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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성과와 
예산집행률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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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 2022년부터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

원을 시작한지 3년차가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체 집행률은 

26.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집행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지

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획된 대상사업 수와 배정액이 증가할수록 지방소

멸대응기금 집행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사업 셋팅 

비중이 높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 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업수를 기획하기보다는 한정된 기금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내실있게 해당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방소멸대

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인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

층을 타켓한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

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운영한지 3년차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

별법의 제정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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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인구가 더 적

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는 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증가

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하려는 도덕

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박관규· 주윤창, 

2023). 또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1)에 따르면 2022년 12월31일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사

업 총 509개의 사업 전체 집행률은 26.1%로 나타났으며,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가운데 

2023년 6월까지 해당기금의 집행률이 0%대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곳에 달해 인구감소 혹은 인

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역량 또한 의심받고 있는 실

정이다. 게다가 2025년부터 전년도 기금집행률 실적이 평가지표에 상향조정되어 추가됨으로써 인

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집행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

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는 상향식의 

집행방식으로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및 도입과정, 집행과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선방

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소수 존재하나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인구감소 및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당 

기금의 집행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과 운용체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조를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였고, 지정

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

영중에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1)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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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하는 한시재원으로써 시행 첫해(2022년)에는 준비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4분기부터 기금배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7,500억원이 설정되어 10년동안의 지

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운영규모가 10조에서 9조 7500억원으로 수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소멸대

응기금을 설치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기금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방식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기초지원계정은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 후 등급별로 차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광역지원계정은 평가 없이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배분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광역지원계정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초지원계정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이 배분되며,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 기초지원계정액의 95%를 집중 지원 한 후,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기초지원계정액은 

18개의 인구관심지역2)에 일부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평가체계

가 A, B, C, D, E로 등급화되어 2022-2023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2024년부터는 S, A B, C로 평가

등급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는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를 거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2023년 재원 배분 평가 시 사업의 우수성(50%), 계획의 연계성(35%), 추진체계의 적절성(15%)을 중

심으로 평가해 평균의 200%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지표는 해마다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평가지

표의 경우 지역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20%), 기금사업의 연계성 및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40%), 타 재정 정책과 연계방안(20%), 운영 및 관리체계(15%), 투자협약실적(5%) 예산집행률(가점

3점)로 지표가 대폭 수정되었으며 2025년 평가지표 또한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표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급
지자체수
(비율)

2022년 2023년 2년합계
지자체수(

비율)
2022년 2023년 2년합계

A 4(5%) 90 120 210 1(5%) 23 30 53
B 13(15%) 72 96 168 3(15%) 18 24 42
C 39(45%) 60 80 140 9(45%) 15 20 35
D 18(20%) 54 72 126 3(20%) 14 18 32
E 15(15%) 48 64 112 2(15%) 12 16 28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보도일자: 2022.8.16.)

2)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한 이후 4개월만에 18개의 인구관심지역을 추가지정했으며 

인구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으로 정의함.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

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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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상향식(bottom-up)방식과 하향식(top-down)방식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

과 투자계획 하에 지역주도적으로 사업별 세부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대

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

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지

역 인구변동 요인 등 여건분석을 통해 지역 인구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산발적 소규모 일회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과 같은 투자계획은 

지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방향성은 지역의 거점 중심의 투자를 

집적화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기획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지차

제, 지자체-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보다 규모있게 하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

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마련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

원에서 결정된 하향식의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의 정책 집행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 및 목표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하는 사업 수 및 해당사업의 예산에 

대한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이 중심이 돼서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의 전략은 크게 상향식(bottom-up approach)방식과 하향식

(top-down approach)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Van Meter and Van Horn 1977), 하향식 

정책집행 방식(top-down approach)은 중앙정부의 법적, 재정적 통제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결과와 

단기간의 성과를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상향식 정책집행(bottom-up 

approach)은 정책이나 계획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실무

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차체 입장에서 어떤 사업과 지원이 적절할 수 있는지 지역의 실정을 반

영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의 

정책집행은 지자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으며 하향식

의 정책집행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지방정부는 수동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을 따라오는 것을 전제하며 보통 지자체 스스로 자발적 사업개발이나 자주적인 역량이 

부족함을 가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을 때 하향식 정책집

행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이양수, 2019). 또한 Lipsky(1980)와 Elmore(1980)의 설명에 따

르면 상향식의 정책집행(bottom-up approach)은 정책집행자와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정책집행이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현

실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 법, 경제적 영향력이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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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상향식 정책집행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가정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지역 

스스로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함을 가정하며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하향식의 정책집행과정은 정책이 상부에서 결정되어 밑으로 전달되는 전달체계로 설명

되며, 대통령-중앙 및 지방정부를 잇는 수직적 전달체계로부터 발생 된 정책의 결과를 중요시하

며 중앙정부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정보를 받는 관계로 설정된다

고 설명할 수 있다(이양수, 2019). 이러한 하향식의 방식을 통해 정책을 집행할 경우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내포한다(이상호 외, 2021).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정부의 정책집행은 행정관리(managerial)와 행정행위

(administrative behavior) 및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Van Meter and Van Horn, 1977), 특히 중앙정부 정책목표의 달성 

성패는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의 

성공은 담보될 수 없기에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

다(Terman, 2015). 

이처럼 현재 추진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

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의 방식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

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의 정책 집행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에 해

당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 및 목표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하는 사업 수 및 해당사업의 

예산금액 등이 모두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해당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결정되

고 있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

심지역에서 상향식의 방식으로 각각 다양하게 설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배분성과와 지방

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H1(연구가설1): 배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액이 많을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증가할 것이다.  

H2(연구가설2):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증가할 것이다. 

H3(연구가설3):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사업수가 많을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증가할 것이다.  

3. 사업의 유형: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대상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하드

웨어 중심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업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업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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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뜻하며 예로 노인복지관 시설, 생활체육시설, 청년창업공간 구축 등이 대표적인 하드

웨어 중심적인 사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업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주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를 확대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 중심적인 사업을 

뜻하며 예로 창업 기업 경영 컨설팅, 맞춤형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우수인재 양성, 평

생교육과정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2022년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어 최대 

배분액을 받는 4곳의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중 47%를 소프트웨어 중심

적인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북 의성군의 경우 지역 농산물

을 활용하여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메타

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프트웨어사

업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도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 근처의 초등학령

기 자녀를 둔 가정 유입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표 2>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별 소프트웨어 사업비중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급 소프트웨어사업비중 소프트웨어사업비중

A 47% 33%

B 26% 63%

C 32% 23%

D 33% 50%

E 33% -

※출처: 나라살림 353호 브리핑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집행현황」(2023.12.7.) 자료를 토대
로 저자 재구성 

이에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상호 등(2021)의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은 대규

모예산의 투입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구

축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문화활동과 

네트워크, 교육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면 하

드웨어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혜성·김주연

(2021)의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을 물리적 사업으로 건축물, 공원,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도로,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문

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를 위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기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재생

을 기반으로 주거환경 정비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트

프웨어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영암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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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더딘 속도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을 기획

할 때 실질적인 공사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

업의 진척도가 높고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게 

중요할 수 있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3).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는 하드웨어사

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분류 및 유형화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고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어

떠한 종류의 사업유형이 더 적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

업의 유형과 집행률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소프트웨어 사업비중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H4(연구가설4):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높을수

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증가할 것이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 대한 논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유일한재원으로써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최근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쟁정사항을 언급하면서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유호(2022)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할 것

을 계획하였으나, 2022년초부터 컨설팅(2월), 투자계획 수립 지원(3월), 투자계획 제출(5월), 투자계

획 평가(6-8월) 등이 추진되면서 원래의 추진일정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교부되어 2022년에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지적하면서 2022년에 미집행한 지방

소멸대응기금 예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류영아(2022)는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과정 및 운용체계를 소

개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인 재원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

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한계점을 개선

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규모가 큰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

과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문제를 해소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류영아, 2022).  

박관규·주윤창(2022)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자체노력

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켜 비인구감소지역이 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3) http://openmedia.co.kr/2920963540



36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1호

서 지자체가 기금을 활용해 인구를 증가시킬 유인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박관규·주윤창, 

2022). 다시말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기금 재원을 그 목

적에 맞게 활용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

역으로 인구를 유입하려는 동기부여가 없게 될 수 있다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병기(2022)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규모 및 인구감소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평가

해 우수한 지역을 더 지원하는 현재 방식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인구감소지역중에서도 인구규모가 작고 인구의 감소율이 큰 시·군에 기금을 더 많이 지

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오병기, 2022).

김광용(2022)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민간단체, 중간지

원조직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

물로 활용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과 연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조진우(2023)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지만 투자계획의 

심사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의 차등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그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기금을 

차등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지만 정작 선정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선정된 다수의 사업들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목적과 접합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운용의 효용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송윤정(2023)은 2022년 총 7477억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되었으며 이중 기초지방자

치단체에 배분된 금액은 5606억원으로 2023년 6월30일 기준 집행금액이 1057억원으로 집행률이 

18.85%에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며 집행실적에 대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건영(2023)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준비 부족에 따라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동떨어진 단순 사업 등에 기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적인 성과

를 창출하는데 한계점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및 

도입과정, 집행과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소수 존재하나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최신화 된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지표에서 기금 집행률에 해당되는 배점이 3점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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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평가지표에서 최대 5점으로 확대된 실정에서 앞으로 인구감소 및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

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당기금의 집행률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단위 및 분석모형

1) 분석의 단위 (Unit of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

로 선정된 1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집행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시행 첫해(2022년)에는 준비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2022년 4분기부터 기금배정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미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의 경우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

월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춰 추정하고

자 하였다.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기금의 10%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

인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인구감소 및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실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표 3> 분석대상 표본 수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

시 15 10

군 69 1

구 5 7

총 단체수 89 18

※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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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서 토빗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속변수의 범

위가 일정한 영역으로 제한될 때 중도절단 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 model)을 활용하는데 특

히 토빗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값이 0이하에서 좌측 중도 절단될 때 활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모

델로서, 종속변수의 상당수가 0인 경우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다(Tobin, 1958). 본 연구의 분석단위

인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

금을 배분받았다 할지라도 집행률이 0%대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곳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어지는 점을 고려해 토빗회귀분석방법을 사용

하여 추정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값 중에서 0인 비중이 크면 최

소자승법 추정치는 0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가지며, 편향의 정도는 전체 관측치 중에서 0의 관측

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좌우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
   ∼  

        (1)

토빗회귀모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찰된 종속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잠재변

수(latent variable)를 활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여기서 
′
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뜻하며, 는 추정해야 할 모수벡터를 의미한다. 토빗모형은 최우추정법을 사

용하기 때문에 위 식의 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이며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다. 동시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f

  

 if
 ≤ 

    (2)

위의 식에서 잠재적인 종속변수 
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
 


′
 


′
 

    (3)

여기서 는 표준정규밀도 함수값을 나타내며, 는 표준정규누적함수 값을 나타낸다. 또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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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 와 분산 
의 값을 최대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석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동토빗

회귀모형(pooled tobit regression model)을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Wooldridge, 2002). 

2.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와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받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해당변수는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집행된 지

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코딩되었으며,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액 및 집행금액에 대한 관련자료는 「모두의 나라살림 353호-브리핑 자료」

(http://firiall.net/report/5464))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2022년9월부터 2023년6월까지 집행된 지

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집행실적 자료를 토대로 해당 종속변수를 산출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성과에 관련된 독립변수를 크게 네가지 측면으로 구

분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첫번째 독립변수로는 배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액이 사용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등급을 사용하였다.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할지라도 사전에 제출된 투자계획서 상의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상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은 실정이며, 더 많은 금액을 배부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더 높은 평가등급을 받음을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 이라는 항목 등에서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기금을 지제없이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지방소멸대응 배분금액

과 평가등급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성과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업이란 대규모 정책집행을 위하여 구체화된 정책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대규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위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행정

4) 송윤정(2023.12.7)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 배분현황, 나라살림 브리핑, 나라살림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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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의 지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

과를 토대로(민기 외, 2018) 본 연구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사업수를 산출하여 지

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성과에 해당되는 세번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

심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1개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설계한 사업수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설계된 사업수와 집행

률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연구의 네번째 독립변수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

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이 사용되었다.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

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프로그

램 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때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주 

및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반시설구축사업에 해당기금의 집행을 집중하는 경향

을 보이며, 동시에 또 다른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드웨어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

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린공원 조성, 사회복

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구축 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설물 혹은 건축물을 구축하거나 조성하

는 성격의 사업을 뜻한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마을주치의 사업, 창농·창

업 기업경영 컨설팅, 이주코디네이터 양성과정운영, 지역 우수인재 양성 등이 있으며 이는 기존

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프로그램 및 다양한 콘텐츠 중

심적인 사업을 진행함을 뜻한다. 이상호 등(202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하드웨어 사업은 대규모

예산의 투입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구

축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문화활동

과 네트워크, 교육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

면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소트프웨어 중심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하드웨어 중심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수준 정도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방소멸대

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율을 산출하여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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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독립변수 이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통

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우선 본 연구의 첫번째 통제변수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환경

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대표적인 선행연구자료인 Lucas(2001)에 따르면 낙후된 지역을 성

장시키고 이러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기업집적과 산업집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은 고용기회의 증대 및 임금상승의 기

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고, Sany Carley(2014)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지방정부

의 유사한 정책경험(relevant policy experiences)은 유사한 사업 집행 방식을 추진할 때 더 우수

한 집행관리역량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지방정부 재정지출환경 

중에서도 경제개발의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을 본 연구의 첫 번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

다. 해당변수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도 산업·중소기업(110), 국

토 및 지역개발(140), 수송 및 교통(120)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으로 산출되었으며, 절대

적인 수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개발영역에서 지

출된 1인당 세출액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통제변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 예산액 중에서도 사회

복지비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을 두 번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의 세출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등 총 여덟 부문의 세부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인구유입이 적은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이러한 사회복지비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병근·하종원

(2009)은 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영성(2009)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올라가면 다른 지출항목의 비중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경은·김순은(2015)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지방정부 인구유형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출액 중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을 지방정부 재정지출 환경에 관련된 두 번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사

회복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084), 노인 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 일반

(089)) 영역에서 지출된 세출액의 총합으로 산출되었으며, 절대적인 수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1인당 세출액 값으로 적용되었다(이장욱, 2020). 본 연구

에서는 세출 분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연도별 시군 최종예산 결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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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세출 순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연감을 통해 공시하는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세번째 통제변수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

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이서희, 2020) 

본 연구에서도 상향식의 방식으로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각각 상이한 재정자립도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산출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네번째 통제변수로서 지방정부의 공무원수를 통제하였다. 예컨대, 윤기웅·김병규(2016)

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업집행담당자 및 집행주체를 설명하

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집행지연 및 집행부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는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통

계를 자료를 토대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수치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수의 총합으로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인구학적 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인구감소 및 인구관심지역의 경우 인구유

출문제에 직면해 있고 각각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입효과를 신속히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주민등록인구수를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대한 조작화 방법과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출처

종속변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 (토빗회귀모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배부받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실제
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율)

나라살림연구소

독립변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의 배분성과

• 배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액(단위: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사업수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의 비중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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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다음의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본 연

구에서 활용된 기초자치단체 수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인구관심지역 18개로 총 107개의 표본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의 평균값은 17%로 나타났

으며, 이는 2022년9월2일에 배정된 어 2023년6월30일까지 집행된 실적을 기준으로 도출된 집행

률을 뜻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체 사업 수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 비중의 평균은 32.68%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0%로 확인되어 인구감소지

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간에도 대상사업을 기획하는 방향성 간의  큰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균은 309.6449억원으로 나타났

으며,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된 사업수의 평균는 4.05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소

멸대응기금으로 투자된 사업수의 최소값은 1개, 최대값은 11개로 나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지출되는 1인당 경제개발비 세출액의 평균값은 291155.9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 평균값은 2454641원으로 나타나 경제개

발비 분야에서의 1인당 세출액의 평균값보다 사회복지비 분야에서의 1인당 세출액 평균값이 높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인구관심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값은 10.753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4 최대값은 26.8로 나타나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공무원 수의 최소값은 401명 최대값도 1718명으로 나타나 이 수치 역

시 지역간의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출처

통제변수

지방정부
재정지출경험

•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산업중소기업
(110), 수송및교통(120), 국토 및 지역개발(140) 영역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사회복지(80) 영역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 가족 및 
여성, 085 노인 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 일반)에서 지출된 1인당 세출액(단위: 백만원) 

지방재정연감

지역적환경
• 재정자립도
• 공무원수
• 주민등록인구수

지역별 
통계연보,

공무원인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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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07 17 23 0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107 32.68 31.46 0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107 309.6449 221.129 16 1320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107 2.719 10.062 1 5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수 107 4.05 2.068 1 11

경제개발비 세출액 107 291155.9 261349.1 1164.575 1823465

사회복지비 세출액 107 2454641 454600.5 1305712 3577246

재정자립도 107 10.753 4.458 4 26.8

공무원수 107 783.700 243.4768 401 1718

주민등록인구수 107 70358.45 54313.01 8847 278554

2.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다음의 <표 6>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감소지역 혹

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시작한지 

3년차가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봤을 때 지역 간의 큰 격차가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평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성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6>의 합동토빗회귀모형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토빗모형에서

의 계수값 뿐만 아니라 한계효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의 값을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는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Green, 2003). 

첫째,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액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수록 해당기금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음(-)의 계수 

값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높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높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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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았어도 해당재원의 규모가 클수록 

집행이 더 지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출되지 못한 예산액을 뜻하는 

불용액이 많을수록 사업의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하기도 한다(김명규 외, 2022).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원래 추진일정보다 예산이 지방자치

단체에 늦게 교부되어 2022년에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의 여파로 도출된 결과일 가능성 또한 함께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획된 대상사업수가 증가할수록 해당기금의 집행

률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이 시작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였고, 기금집행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 어려

울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신규사업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하며(김명규 외, 2022), 동시에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무리하게 많은 신규 사업수를 셋팅할 경우 

사업의 집행은 지연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사업 셋팅 비중이 높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 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

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인구감소대응기금 집행률이 9.8%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생활체육시설, 사회복지관, 공공임대주택 등 생활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과 같이 하드웨어적

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성격의 사업을 집행했을 때보다 인구활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하는 프로그램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할때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예산 집행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현재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

금 평가에서부터 ‘예산집행률’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듯이,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

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과 소트프웨어 중심 사업의 적절한 연계할당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게 필

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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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간의 재정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앙정

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자율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정우성· 조정희, 2022),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정자율성을 경험 

해 본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 일수록 상향식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지연시키지 않고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시킬 가능성이 높게나는데 영향을 미쳐 도출된 분석결과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수록 해당기금의 집행률 또한 더 높게 나타날 것

을 예상하였으나, 흥미롭게도 두 변수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에 유의미한 동인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한 영향요인 실증분석 결과

구분 변수 집행률 영향요인 한계효과

독립
변수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배분성과

소프트웨어사업 비중
0.137*
(0.082)

0.098*
(0.05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단위:억원)
-0.002*
(0.033)

-0.001*
(0.023)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1.869

(2.724)
1.346

(1.965)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수
-5.059**
(3.264)

-3.645**
(2.341)

통제
변수

지방정부
재정지출

환경

사회개발비
-0.000
(0.000)

-0.000
(0.000)

경제개발비
-0.000
(0.000)

-0.000
(0.000)

지역적
환경

재정자립도
0.616*
(0.731)

0.443*
(0.528)

공무원수
0.024

(0.017)
0.017

(0.011)

주민등록인구수
-0.000
(0.000)

-0.000
(0.000)

Constant
-1.307***
(27.094)

-

Observation(n) 107

censored/uncensored 20/87

※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1% 이내를 의미하며,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5% 이내를,  *는 
p-value를 사용한 신뢰수준 10% 이내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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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최근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대응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평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성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간의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획된 대상사업 수가 증가할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더 낮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인구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너무 많은 사업수를 기획하기보다는 기금의 효과를 극대시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내실있게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여 인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층을 타켓한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게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중인 계속사업

과 신규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또한 염두해두고 사업발굴이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사업비중이 높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다시말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지역 내 이용수요가 낮고 유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기획한다면 해당기금의 집행은 다소 지연되면서 시설의 

유휴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반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역-대학-지자체-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의료 마을주치의 제도 등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등과 같

이 생활인구확보와 인구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사

업이 기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수록 해당기금

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



48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1호

인을 원래 추진일정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늦게 교부하게 된 

특수성의 존재와 지방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이 여전히 부재

된 실정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초 집행계획대로 해

당기금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신규사업 집행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을 모니터링하여 계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산집행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집행의 안정화를 도모하

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도출

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를 포괄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만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실증분석하여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은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기금의 집행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이며 시의성 있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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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ocation Performanc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Budget Implementation Rate

Taekyoung Lim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support throug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f 1 

trillion won annually since 2022 to regions facing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s of population 

interest. Despite being in the third year since the initiation, as of the end of 2022, the overall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projects stands at a very low 26.1%, 

showing significant disparities in execution performance even among local gover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otiv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lloc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107 local governments, consisting of 89 basic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as population decline areas and 18 designated as population interest areas, based on 

the execution performance data of the alloca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from 

September 2022 to June 2023.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number of target projects and allocated amounts planned for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reased, the execution rate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decreased.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e execution rate 

increases more in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software projects, which are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or areas of population interest.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instead of planning too many projects in sparsely populated areas, it may be necessary to 

efficiently identify projects with limited funds to maximize effectivenes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basic local governments receiving support from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ditions of the region and specifically explore 

which population segments to target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of the projects concretely.

Key Words: Depopulation Areas, Areas of Population Interest,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Rate of Implementation, Software Program 




